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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론위 떠넘길 거면 국회․정부는 왜 있나(7.26일 중앙일보)  관련

□ 보도내용 (7.26, 중앙일보 조간)

❖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다른 말을 했고,

법적 권한과 책임 소재를 정리하지 못한 공론화위원회 등이라고 보도

□ 설명내용

ㅇ 7.24(월) 브리핑에서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해,
국무조정실장은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, 기사

내용대로 두 사람이 다른 말을 했거나, 법적 권한과 책임 소재를 

정리하지 못한 것이 아님

-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“공론화위원회는 공사 

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이 없고 자문 내지 보좌기능을 

수행”한다고 한 것은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것임

- 한편, 국무조정실장이 “(공론화위원회가 구성하는) 시민배심원단의

결정은 정부 정책으로 그대로 수용”될 것이라고 한 것은 공론화 

결과에 따른 정부의 방침에 대한 설명임

- 오히려 위원장 및 국조실장은 “공론화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의사

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”고 “배심원단의 결정을 정부에 전달”할 

것이라는 취지의 공통적인 답변을 하였음

보도설명자료 (배포) 2017. 7. 26(수)

즉시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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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조정실

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지원단
과장 이상로, 사무관 조해린

(02-3148-0422)

- 2 -

ㅇ 이는 기존에 밝혔던 공론화 추진방안과 동일한 내용임

-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, 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

아니라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아젠다를 셋팅하며 국민과의 

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임

-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, 중립성, 객관성, 투명성을 견지하

며 공론화 작업을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

할 것이며,

- 지원과정에서 어떠한 간섭 없이 공정과 중립 원칙을 철저하게 

지켜나가고, 10월경 공론화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그대로 수용할 

방침임


